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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규정을중심으로 '개최

날 짜 2023. 09. 01. (총 3쪽)

보도협조요청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긴급토론회]시행령통치와국정원의

대공수사권부활’개최
국정원퇴행의문제점진단및향후국회와시민사회의대응방안모색

국회정보위윤건영국회의원공동주최

일시 ·장소: 9월 4일(월)오후 2시,국회의원회관제2간담회의실

1. 토론회취지와목적

지난 7월 12일,국가정보원은 대공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국가안보 공백

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법상 확인 ·견제 ·차단 등 대응조치권을 구체화하고,

수사기관을 포함한 각급 국가기관과 정보공유 및 협력 등을 규정한 「안보범죄등

대응업무규정」(대통령령)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제정안은 원활한 업무

수행과 협조 체제를 위한 △유관기관과 업무협의회 설치 △합동수사기구 등 각급

수사기관과 협력 △공유 정보의 보안 대책 수립 및 결과 통보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내년 1월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상황에서,국정원이 업무 협력을 명분으로 경찰의 대공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둔

것으로,국정원 개혁의 퇴행이며,법률이 위임한 업무권한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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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긴급 토론회를 열어,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통한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향후 국회와 시민사회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한국진보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2. 토론회개요

● [긴급토론회]시행령통치와국정원의대공수사권부활 –안보범죄대응
규정을중심으로

● 일시ㆍ장소 : 2023. 09. 04(월) 14:00,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공동주최:국회의원 윤건영,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한국진보연대)

● 토론회 참석자 및 진행 순서 (하단의 토론회 포스터 참고)

- 좌장:장유식(민변 사법센터 소장,전 국정원개혁위원회 위원)

- 발제1.시행령 통치의 문제점_김남준(변호사,전 법무검찰개혁위원장)

- 발제2. 안보범죄등 대응규정의 문제점_조지훈(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정보권력기관개혁소위 위원장)

- 토론1.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부활시도는 역사와 인권의 치명적 후퇴다_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 토론2. 대공수사권 이관 입법 현황 검토_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
국정원감시네트워크)

- 토론3.언론이 바라본 대공수사권 부활_김언경 (뭉클 미디어인권연구소장)

3.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동엽 선임간사 010-4220-5574

- 민변 사법센터 장연희 간사 02-522-7284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2WJkzKFtiP1ajLFYrOSlvyKzQ_9vhfUnlH7ChU9ZuY/edit#bookmark=id.bx1pd8kr2j5p



